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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2%, 4인가구 기준 6.51% 인상]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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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의료급여

(중위 40%)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주거급여

(중위 48%)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교육급여
(중위 50%)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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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급여 지급기준

(단위: 원/월)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25년 356,568 323,664 311,162 311,139

’26년 426,741 372,206 350,882 35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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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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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각 항목별 쪽 수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통합신청 

유의사항

(11쪽)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생략>

• 맞춤형 급여 중 생계･의료급여(생계 및 의료급여, 이하동일)

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생략>

• 맞춤형 급여 중 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

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 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여 지급 가능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통합신청의 

개념 재정립 필요

취약계층

(14쪽)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 수급권자는 취약계층*으로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생략>
* 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질병･실직･이혼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이혼(미혼)한부모 등

02.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가. 신규 신청자

  4)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장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보장방법

    ○ 수급권자는 취약계층*으로 생활이 곤란하나, 

부양의무자가 <생략>
* 노인, 장애인, 중증·희귀·만성질환자, (미혼)한부모 등

○ 지침 상 ‘취약계층’의 개념 통일
  ※ 7, 14, 226쪽의 ‘취약계층’이 동일하도록 수정

처리기한

(25쪽)

0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05. 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지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맞도록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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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
       ※ 이 경우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보장가구의 

범위

(32쪽)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 <생략>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다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다음 ①∼④의 경우에 해당하여,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부모 가구에서 분리하여 개별 

보장 가능
   ※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가구원인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한 경우

   ④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한 경우   

○ 현행 요건 중 악용 우려* 또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민원 소지가 많은 요건 정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주거·교육

급여는 폐지)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청년이 부모와 주거지 분리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수급자격 

취득 가능

  ** 중증장애인의 자립 여부, 가정폭력 등을 지자체에 

따라 좁게 또는 넓게 해석하여 형평성에 어긋남

 - ▴저소득층 청년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주거 분리 목적(탈시설, 자립) 

삭제, ▴가족관계 해체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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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가구의 

범위

(32쪽)

 

가족관계 해체의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한 경우 판단 시 참고사항

※ 보장기관은 아래 목록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노숙자쉼터, 청소년쉼터, 여성 긴급 보호시설, 청년 그룹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등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1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긴급전화 1366,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관, 청년센터, 청년미래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Wee센터, 법률구조공단(무료법률상담) 등 상담기록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동네의원 마음
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족관계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진단받은 
기록 등

30세 미만 미혼자녀 개별가구 인정 판단 

시 참고사항 신설

보장가구의 

범위

(32쪽)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생략>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A)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B)이 그(A)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현행과 같음>

○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 수정

가구 구성 

예시

(34쪽)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이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생략>

예시 1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

학생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예시

• <현행과 같음>

예시 1

주소지 ◯가 주소지 ◯나
○ 부, 모 ○ 대학생 형(21세), 학생(17세)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한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의 주소지(◯가 )에서 보장 신청함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 보장기관은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임

☞ (주거) 대학생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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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1세의 미혼 누나,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가 아니나 <생략>

예시 2

주소지 ◯가 주소지 ◯나
○ 부, 모 ○ 미혼누나(31세), 학생(17세)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누나를 제외한 3인이며, 부모의 주소지(◯가 )에서 보장 신청함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하지 않으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만 

보장가구에 포함

예시 3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고,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생략>

예시 3

주소지 ◯가 주소지 ◯나
○ 부, 학생(17세) ○ 모(별거 중)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별거 중인 모를 포함하여 3인이며, 부와 학생의 주소지(◯가 )에서 보장 신청함

     ※ 단, 별거중인 모와 부의 혼인상태가 사실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이 확인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4 부, 부와 이혼하여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하여 

2인이며,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4

주소지 ◯가 주소지 ◯나
○ 부(이혼), 학생(17세) ○ 모(이혼)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이혼한 모를 제외한 2인이며, 부모의 주소지(◯가 )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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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5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5

주소지 ◯가 주소지 ◯나
○ 모(이혼)

○ (외)조모, 학생(17세) 
※ 부는 행방불명, 모의 생활비 지원 없음

학생(17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는 포함하여 2인이며, (외)조모의 

주소지(◯가 )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부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6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주를 달리하는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보장가구원수는 직계혈족인 부와 (외)조모를 포함한 

3인이고,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예시 6

주소지 ◯가 주소지 ◯나 주소지 ◯다
○ 부(이혼) ○ 모(이혼)

○ (외)조모, 학생(15세)
  ※ 부에게 생활비 지원받음

학생(15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와 자녀 2인이며, 부의 주소지(◯가 )에서 보장 신청함(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음)
※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 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에서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모의 
거주지가 되어야 하므로,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가구를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별도가구 

보장

(41쪽)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 의료급여의 경우 미약구간의 부양비 

부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 포함)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가)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보장

 ○ 개념 : 수급(권)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어려운 가구 중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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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략>

 (1) <생략>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독립한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 존속으로 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자녀 

또는 (조)부모의 직계존속과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손)자녀(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조)부모･(손)자녀(가구)로 이루어진 가구 중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가구 전체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나머지 가구원을 별도가구로 보장

   (가) (조)부모 중 1인 이상이 노인, 장애인,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인 경우

   (나) 가구원인 (손)자녀(가구)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보장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구)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일정기간 동안 결정한 경우

○ 현행 기준으로는 (손)자녀(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조)

부모가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부모도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하도록 개선

별도가구 

보장

(42쪽)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➊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로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동 별도가구 보장 운영 기본 원칙

➊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생계급여)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 중증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4) 

취지에 맞춰 중증장애인을 의료급여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경우에 생계 

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하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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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처리(단, 동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348,818원 5,505,721원

      - 개별 보장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1)-(나), (7)-(가)·(다), (8)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적용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

    *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3,589,933원 5,879,009원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5억원 2.5억원 2.2억원

      ※ 소득 또는 재산기준 초과 시 보장 불가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소득 및 일반재산의 종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동일

(다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와 달리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는 재산에 반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로 반영(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미적용)

     ➊-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

로서 (1)-(나), (7)-(가)·(다), (8)에 해당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외의 나머지 가구원 중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는 ‘개별로 보장하는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반영하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70% 이하 적용(재산기준은 위와 동일)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가구 2인가구

4,359,205원 7,138,7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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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3쪽)

가.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의 수급(권)자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한인 : 1세 유자격자 : ’45.8.15일 이전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생략>

 (1) 소득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소득인

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2) 재산 : 기본재산 초과분(자동차 포함)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하지 않음)

 (3) 부양의무자 기준 : 미적용

 (4)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

   - <생략>

 (5) 2세(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만으로 구성된 가구(1세 유자격자는 가구원에 

미 포함)
     * 2세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재외

동포청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

   - 국적 취득 시 1세 유자격자와 동일 특례 적용

   - 영주귀국 후 국적취득(귀화)전까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수급자로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나 귀화에 필요한 한국 

거주요건을 고려하여 최대 3년 범위내 보장

   -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를 유예

가. 영주귀국사할린동포의 수급(권)자 특례
 ※ 영주귀국사할린동포 : 1세 유자격자 : ’45.8.15일 이전 사

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사람<현행과 같음>

 1) 특례대상

  가) 1세 유자격자 : 영주귀국사할린동포 본인

  나) 2세 : 「사할린동포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영주귀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동반가족*

       * 1세 유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사망 등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 가구원에 1세 유자격자, 2세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보장가구 구성  

 2) 특례내용

  가)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 

    -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소득인정액이 

아님에 유의)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나) 2세만으로 구성된 가구

    - 영주귀국을 위해 입국 후 급여 신규 신청 시 1세 

유자격자가 포함된 가구와 동일 특례 적용

하여 급여 결정

      ※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관리

○ 특례대상을 「사할린동포법」에서 

정하는 동반가족의 범위로 확대

(재외동포청 요청 수용) 

  - 동반가족의 경우 입국 당시에는 

재산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득평가액만으로 보장 결정하되, 

수급자 선정 후에는 재산 취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특례를 적용

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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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인 경우,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6) 가구원에 1세 유자격자, 2세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

만으로 보장가구 구성 

1세 무자격자 <내용 생략>

    -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내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를 

유예하고,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

  <현행과 같음>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5쪽)

<신설> 타.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

 1) 특례대상

  ○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

판결에 따라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2) 특례내용

  ○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일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

 3) 특례 적용기간

  ○ 배상금 등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

    - 수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 예시 일시금 수령일이 ’26.1.20.인 경우 특례 적용기간：

’26.1.20. ~ ’29.1.31. (’29.1.19. 이 종료일이 아님에 유의)

○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해 특례 신설

  - 일시금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고, 일시금 

만으로는 수급자의 생계 유지가 지속

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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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76쪽)

<신설> 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관련 주거급여 특례
 1) 운영 기본원칙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준연금액의 

반영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자격 
유지

      ※단, 주거급여 특례적용 후 지급받게 되는 기초연금액이 특례적용 

전 기초연금과 주거급여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사전동의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2) ~ (6) <상세내용 생략>

○ 주거급여 개선사항 반영
   (국토교통부 요청 수용)

실제소득
(100쪽)

나. 실제소득[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3) <생략>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

(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나. 실제소득[시행령 제5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3) <현행과 같음>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실제소

득에서 

제외하

는 금품

(100~

101쪽)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4) <생략>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 ․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4) <현행과 같음>
  (5)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 ․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교육 부대비용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초과액 전액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
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따라야 
함을 명시 

 - 또한, 부양의무자의 학비 지원은 
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수급
(권)자에게 직접 지원’ 삭제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원 또는 보육·

교육기관 등에 직접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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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생략>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

  (6)~(9) <생략>
  (10)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11)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 보육·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통상적인 국·공립기관을 의미

하며, 사립초등학교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

      예시 1인가구 수급(권)자가 민간기업으로부터 매월 교육 부
대비용 7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30만원은 실제소득에서 제외
하고 40만원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따라 1인가
구 기준 중위소득 15%를 초과한 금액을 반영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현행과 같음>

        -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현행과 같음>

  (6)~(9) <현행과 같음>
  (10) <삭제→‘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이동>

  (11) <삭제→‘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이동>

 - 아울러, ‘입학금 및 수업료’와 ‘교육 
부대비용’ 간 소득 산정 제외 금액의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교육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명시 

○ 시행령 규정 및 체계에 맞도록 수정

실제소득

에서 

제외하는 

금품

(101쪽)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다음의 3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1)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다)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1) 다음의 2가지 특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삭제>

○ 조례에 따른 지자체 지원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는 

경향 반영

  - 특히, 저소득층 지원으로 시작해서 

일반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사례 

증가에 따라, 동일 지원금을 저소득층 

지원 시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일반 주민 지원 시에는 소득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불합리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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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2)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

서비스에 해당할 것

     - <생략>

   (가)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

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부가

서비스에 해당할 것

    - <현행과 같음>

  (2) 이·통장기본수당은 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제외

  - 이에 조례에 따른 지자체 지원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요건 중 지원 대상 

요건 삭제 

○ 이·통장기본수당의 소득 산정 제외 

근거 마련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103쪽)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6) <생략>

 <신설>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2)~(3) <생략>

 <신설>

가)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6) <생략>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1)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의 월평균 금액

 (2)~(3) <현행과 같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 국가 수호에 따른 신체적 희생을 

감안하여 장애요인으로 인정

   (국가보훈부 요청 수용)

○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의료비 금액이 

조사일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월평균 

금액임을 명시

○ 타 법 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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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소득 

공제

(104~

106쪽)

공제 대상 수급(권)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

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 ○ 근로 유인 강화 및 안정적 탈수급을 

위해 청년 추가공제 대상의 연령 및 

공제수준 확대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통일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한부모 등에 대한 근로·

사업소득 공제 수준으로 통일

(1) <생략>

(2) 30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생략>

(3) 29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4)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

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 <생략>

(1) <현행과 같음>

(2) 35세 이상(3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생략>

(3)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삭제>

○ 청년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연령과 

공제금액이 중복되는 대상자 삭제하고, 

청년 추가공제 연령을 초과하는 학생의 

연령을 상향

  - 아울러, 연령 계산이 어려운 현행 

기준을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 22 |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5)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6), (7), (8) <생략>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4)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6), (7) <현행과 같음>

(9) <삭제>

추가적인 

지출요인

(106~

107쪽)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5조의2]

  (1)~(4) <생략>

  <101쪽에서 이동 및 수정> 

 5)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법 제6조의 3 및 시행령 제5조의2]

  (1)~(4) <현행과 같음>

  (5)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

  (6)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 시행령 규정 및 체계에 맞도록 수정

  - 아울러,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

수당 추가(여성가족부 의견 반영)

근로소득 

정의

(107쪽)

가. 근로소득

 1)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경우 

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체계 및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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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단,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

으로 국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

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

(소득세법 참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은 제외)
     ※ 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 금액(「소득세법」 참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

기타 

사업소득

(113쪽)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판매 

등, 업종코드 : 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 참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생략>

     ※ 업종별 단순경비율：<생략>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

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월급명세서 등으로 실제소득 반영 시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참고)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 

적용해야 하는 경우 명시

공적이전

소득

(126~

127쪽)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1)~(6) <생략>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중 월 10만원 

이내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1)~(6) <생략>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 생계지원금이 월 10만원에서 15

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금액 삭제

    (국가보훈부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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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

  (나) (지자체 지원)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외 기타 지원

      ※ 이·통장 기본수당은 20만원 범위 내 공제 적용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급여

  (나) (지자체 지원) 이·통장 기본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금품) 외 기타 지원

      ※ 이·통장 기본수당은 40만원 범위 내 공제 적용

○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반영

토지가격 

적용률

(142~

144쪽)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2) 토지, 건축물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나) 조사방법

   (1) 토지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생략>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으로 제시되며,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적용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생략>

   (3) 주택 : <생략>
    ※ 건축물, 주택은 적용률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144쪽)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0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2) 토지, 건축물 주택(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반영)

  나) 조사방법

   (1) 토지 : <좌동>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생략>
      <삭제>

  

   (2) 건축물(건물, 시설물) : <현행과 같음>

   (3) 주택 : <생략>
    <삭제>

    <삭제>

    <삭제>

○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토지가격적용률 폐지
    *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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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환산 

자동차

(157쪽)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생략>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1대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2) 생업용자동차로서 <이하 생략>

  <위치 이동>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장애인사용자동차와 하단 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 적용대상 : 수급(권)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나)’와 ‘다)’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권)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재산 

기준 적용

   - ‘나)와 ’다)‘의 보유 한도를 초과한 자동차도 월 100% 

적용

‣ 가구 특성별 나)와 다)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지방생활

보장위원회 심의 필요없음)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나)-(1) 또는 다-(1)에서 1대와 나)-(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일반가구：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나)‑(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현행과 같음>

나)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현행과 같음>

   * 소형 기준(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중형에 해당(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기준을 초과하면 대형에 해당)

(2) 생업용자동차로서 <현행과 같음>

○ 자동차의 소득환산율(100%-제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구분 순서로 

지침 정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소형·중형·

대형 자동차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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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을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1) 또는 다-(1)에서 1대와 가)-(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생략>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이하 생략>

 (2) 승용자동차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생략>

 (3)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

  (가)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전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경형인 승합·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

  (나) <생략>

 주거·교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생략>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위치 이동>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현행과 같음>

 (2) 승용자동차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둔 가구로서, <현행과 같음>

 (3) 승합·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및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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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산정되는 

재산
(164쪽)

3) 조사방법
 라)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생략>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3) 조사방법
 라) 본인소비분 확인
  (1)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현행과 같음>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식대 등)

○ 장례비 및 혼례비 사용액은 장소사용 
비용뿐 아니라 식비 등 부수적인 
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나, 지침에 
명시된 장소사용 비용만 차감하는 사례 
등 업무처리 시 혼란 방지를 위해 수정

부채
(166쪽)

05. 부채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05. 부채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가)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수급(권)자가 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단, 2025.12.31. 기준 여러 채의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정받은 수급자의 경우, 2027.1.1.부터 적용

○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
보증금의 부채 차감으로 인해 실제 
빈곤하지 않음에도 수급 가능한 
불합리점 개선

  ※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재산 

조사 시에는 미적용

  - 다만, 기존 수급자의 경우 불이익 
방지를 위해 유예기간 1년 적용

임대
보증금 

처리방법 
예시

(168쪽)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생략>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 <생략>

• <신설>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현행과 같음>

• 세종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 <현행과 같음>

• 경기도 과천시에 전세(3천만원) 거주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재산가액 7천만원,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구입한 
것을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금(3천만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

○ 현행 재산기준의 지역 구분에 맞도록 
지역명을 수정하고,

  -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급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의 예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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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한 주택(7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구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기타 산정재산으로 

산정하되,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아 
타 재산 증가분으로 차감

- 구입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재산범위 
특례

(175쪽)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2) <생략>
 (3) 상기 수급(권)자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조건과 추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1)~(2) <현행과 같음>
 (3) 상기 수급(권)자의 순재산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환산이 어려운 재산을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며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모든 재산이 특례기준에 적합해야 그 
중 처분이 곤란한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현행 
문구는 처분이 곤란한 재산만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문구 수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195쪽)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개념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산정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으로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의 판정기준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개념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에서 산정 제외 또는 차감하는 항목을 적용한 
후의 소득액으로 부양능력 없음, 있음의 판정기준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급여의 
결정

(240쪽)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 <생략>
     ※ 고용임금확인서, <생략>

   - 보장결정은 ……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
    <신설>

가. 급여의 결정[법 제26조]
 ○ 보장기관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
   - 시․군․구 <생략>
     ※ 고용임금확인서, <생략>

   - 보장결정은 …… 해당 사업팀에서 각각 결정
     ※ 생계․의료급여 결정 시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도 동시 책정 필요 

○ 신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책정 누락 방지
(장애인자립기반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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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예외

(238~

239쪽)

0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 <생략>

 나. 급여계좌 예외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1)~(4) <생략>

   (5)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이하 생략>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생략>

  ○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 계좌 개설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

04. 계좌관리

 가. 급여계좌 원칙

  ○ <생략>

 나. 급여계좌 예외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 

또는 사용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1)~(4) <현행과 같음>

   (5)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의 개설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현행과 같음>

 다. 대리수령 신청 해당사유 확인방법

  <현행과 같음>

  ○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으로 ……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 또는 사용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 미성년 단독가구 등의 경우 급여의 

대리수령 사유와 해당사유의 확인방법이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 통장 개설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보유

하고 있는 통장의 사용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계좌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급여

중지자

관리

(279쪽)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신설>

5) 급여중지자(탈락자) 관리

○ 확인조사 등으로 중지 급여의 재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급(권)자에게 신청 안내
    ※ 통합신청을 한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보장결정하여 급여 지급 가능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 중지자 

관리 방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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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288쪽)

가.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

 1) 반기별 점검

  <생략>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2) 연 1회 점검

 <신설>

가.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 대상·주기

 1) 반기별 점검

  <생략>

  <삭제>

 2) 연 1회 점검

 3) 필요 시 점검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양육상황점검(분기별 

1회)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연 4회 

이상) 결과 이상징후*가 발견되어 급여관리 점검

의뢰가 있는 경우에 급여관리 점검 실시
      * 이상징후 예시 : 영양·위생상태, 발달부진, 차림새 등

○ 가정위탁제도의 성격,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관리 점검에 있어 일반 급여관리자와 

위탁부모를 다르게 볼 필요

  - 민원 해소 및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위탁부모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방식 변경

보장비용

징수 

소멸시효

(309쪽)

04. 소멸시효

 ○ 보장비용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96조

  -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신설>

04. 소멸시효

 ○ <좌동>

   -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급여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설명 추가
   ※ 타 사업(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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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자 

고발

(309쪽)

05. 고발조치

 ○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 또는 개별법 벌칙규정

  -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조치

 

   <신설>

05. 고발조치

 ○ (수사 및 처벌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규정 또는 개별법 벌칙규정

  - 부정수급 기간이 6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법 제49조] 및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수사의뢰 및 고발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 제출(제출기한 :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을 고려하여 고발 대상 부정수급 

금액 상향

  - 아울러, 고발이 강행규정임을 명시하여 

부정수급 관리 강화 

보장

시설의 

범위

(321쪽)

02. 보장시설의 범위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제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02. 보장시설의 범위
| 보장시설의 범위 |

구 분 시 설 종 류

3.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

쉼터 포함)은 제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장시설에서 

제외됨을 명시

보장시설 

수급자

(324쪽)

보장시설 수급자의 가구원 조사 시 유의사항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 

수급자와 함께 조사해야할 대상이나 시설입소자의 

보호를 위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배우자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와 함께 조사해야 할 대상으로,

- 시설에 입소한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가구 전체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업무처리 

이해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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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시설 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

항제2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으로 부양

의무를 판정함

 -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의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각각 1인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운영예시 : 4인가구 수급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에 급여실시 여부 결정

 -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3인가구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을 적용하자 일부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

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장시설 수급자격은

유지
   ※ 다만, 보장시설 수급권자의 가구원 조사 시 보장시설 수급권자는 

배우자와 동일 보장가구이기에 가구단위로 함께 조사하여 일반 

수급자로 보장결정하고, 위 절차에 따라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함

-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일반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로 전환하여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최종 판단하며, 보장시설 입소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고 조사

- 의료급여의 경우, 시설 수급자의 배우자가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

호의 경우] 직계존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 단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시설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복수의 부양의무자가 

하나의 보장가구를 구성하였어도 개별적으로 부양

의무를 판정함

- 시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로 배우자의 장남, 차남이 

동일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각각 1인으로 

부양능력을 판정

⦁운영예시 : 4인가구 수급권자 중 1인이 보장시설에 

입소하였을 경우 4인가구로 급여별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후 적합하면 3인(일반)/1인(시설)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최종 판단

- 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3인에 대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의 수급자격은 유지

- 시설 입소자에게 시설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 수급자로 

보장결정 불가하며, 이 때 시설 입소자를 포함한 

4인가구로 다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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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생활

보장위원회

(357쪽)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으로 (손)자녀(가구)를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로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사항

 ○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으로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구)를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로 일정기간 보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사항

   ‑ 사실상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는 등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특정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해당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 제외 결정에 대한 사항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 참고)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감면제도

(482쪽)
지원내용 비 고

<신설>

지원내용 비 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지원율)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 

수급자 87%~, <생략>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설 제도 안내(행안부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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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질의응답

 2026년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관련

1.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 관련

  1)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집단시설 불법수용 사건 등 

  2) 피해자 본인 사망 후 배상 등이 확정되어 유족인 수급자가 배상금을 승계 또는 상속한 경우 

특례 대상인지?

   - 특례 대상에 해당됨

  3) 배상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도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지?

   - 배상금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큼은 소득 환산에서 제외

(예시 : 배상금 1억원을 포함하여 공시지가 2억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1억원만 재산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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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는 금품은?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등도 부가서비스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제1항에 따라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임

   - 따라서,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 항목에 해당하는 금품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난방비, 교통비, 명절위문금 등)

   - 청년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장수수당, 손자녀양육수당 등은 생활비 항목과 관계없는 금품이므로,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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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권)자가 주택 2채에 대해 각각 임대를 준 경우 재산 산정 방법은?

   예시) A주택(재산가액 1억)을 7천만원에 임대를 주고, B주택(재산가액 7천만원)을 5천만원에 임대를 준 경우

   - 주택이나 점포의 임대보증금은 타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로 반영

   -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하므로, 예시에서 2채의 주택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A주택의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부채로 반영

   -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미반영하되, 동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반영

사례 1.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재산, 부채 모두 미반영

사례 2.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재산으로 5천만원, 부채 미반영

사례 3. B주택의 임대보증금 5천만원으로 본인 거주 전세를 얻은 경우 : 주거용재산으로 5천만원, 부채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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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 장애요인으로 인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25년 

기준, 342,510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25년 기준, 생계·의료 90,000원, 주거·

교육 80,000원) 관련하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급여액이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음.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만 지급되어,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감소(432,510원→80,000원)하는 점을 고려

하여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 그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제외)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해당 금액만큼 부가급여가 증가(90,000원⟶432,510원)하여, 

기초연금 전환으로 인한 장애인연금 수급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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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월까지 공적이전소득(예 : 실업급여)을 받은 사람이 10월에 급여신청을 한 경우, 공적자료로 

통보된 실업급여를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하는지?

   - 신규 신청자의 경우 10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확인되면 삭제. 즉, 신규 수급권자에 한하여 

급여를 신청한 달의 전월에 지급 종료된 공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명을 통해 소득에 미반영

3.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점검 주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 방법

   - 반기별 점검 대상 급여관리자에 대해 상반기 급여관리 점검 실시 후 하반기에 연 1회 

점검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상반기에 점검 완료했으므로 하반기 점검 불필요

   - 연 1회 점검 대상 급여관리자에 대해 상반기 급여관리 점검 미실시 후 하반기에 반기별 

점검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당해 하반기에 1회 점검 후 익년부터 반기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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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업무 참고자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 관련 유의사항

 (확인기준) 조사시점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자료 조회로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月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과 일반재산

     * 부양의무자 등이 조사시점의 月 소득이 연간 月 평균소득과 차이가 나는 과다(또는 과소) 산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할 경우, 부양의무자 본인으로부터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자료를 받아 사실 여부 확인  

 

 (연 소득 관련 적합여부 판단기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월 소득 × 12개월)하여, 연 

소득 1.3억원 초과(월 1,084만원) 여부로 수급(권)자 적합여부 확인

   ✓ 조사시점에서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직전 1년간 누적 소득액의 1.3억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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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산정 관련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적용 대상 적용 방법

수급(권)자의 보장가구원에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최초 적용 시

 - 2명 이상의 (손)자녀 모두 18세 미만이어야 함

   ※ (손)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적용 가능

○ 적용기한

 - 2명 이상의 (손)자녀 중 최소연령 (손)자녀의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